
- 396 -

* 주저자: 오광우/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E-mail: eurekafiller@naver.com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3, 396〜422.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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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와 제도화 특성을 신제도
주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센서, AI 스피
커 및 돌봄로봇을 활용한 공공 노인돌봄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법령·고
시, 정책·사업자료 및 공공기관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하고 선행연구를 보조적으로 검토하였
다. 분석틀로는 Scott의 규제적·규범적·문화인지적 제도 요소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
공서비스 편입 경로는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으로 구분되었다. 각 경로는 기술정보와 담당 인력의 확인·대응이 결합된 운영결합형, 
지역별 재정·운영·책임구조에 차이가 나타나는 분산형, 급여·재정·제품관리 등 규제적 
요소가 우선 구체화되는 규제 선행형의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요소의 구체화 수
준이 경로별로 다름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경로별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자 
권리, 인간의 감독, 종사자의 책임 및 인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 공공서비스 제도화, 편입 경로, 신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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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돌봄 수

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
구 비중은 2025년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으며,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5).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대상자의 증가뿐 아니라 만성질환, 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돌봄 욕구의 확대를 의미
한다. 특히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려면 
안전 확인, 건강관리, 정서 지원, 위기 대응 및 일상
생활 지원이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돌봄 수
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복합화되면서 기
존의 인력 중심 돌봄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
며, 새로운 돌봄 방식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돌봄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센서, AI 스피커 및 돌봄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공공 노인돌봄에서 디지털 기술은 센서와 통신기기
를 활용한 화재·활동 이상 감지, 응급호출 및 IoT 
기반 건강관리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후 
AI 스피커를 활용한 안부 확인과 생활관리, 대화형 
서비스, 정서지원형 돌봄로봇, 낙상 감지 및 신체활
동 지원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보건복지부, 
2020, 2024a, 2024c; 서울특별시, 2020).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위험 감지 장비를 넘어 건
강·정서·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종사자의 판
단과 대응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돌봄이 제공되는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넓히고, 이용자의 상태와 생활환경을 지속적
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AI 기반 서비스와 돌봄
로봇도 건강관리, 정서적 상호작용 및 일상생활 지
원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송문선 외, 2025; 임정
원 외, 2021; Lee et al., 2025). 그러나 이러한 가능

성이 실제 돌봄서비스로 이어지려면 기기의 설치와 
유지·관리뿐 아니라 데이터 확인, 위험 신호에 대
한 판단과 후속 대응, 이용자 교육 및 오류 처리 등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장 연구에서도 
기기 오류와 데이터 관리, 종사자의 업무 부담 및 
역할 변화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윤희정 외, 
2025; 이은영, 2025). 복지기술이 장기요양서비스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역
할 조정, 이용자 지원, 유지·관리 및 조직적 운영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설이서, 박상희, 2025; 
Rostad & Stokke, 2021).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활
용은 인력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
의 역할을 지속적인 서비스 과정에서 어떻게 결합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활용을 실제 공공서비스로 이어가려면 개
별 기기의 도입을 넘어 서비스 운영구조와 책임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조직은 제도적 환경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의 공식적 채택이 곧 일상적인 서비
스 운영으로 정착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Meyer & 
Rowan, 1977; Scott, 2014). 공공서비스는 일정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접근성, 지속성, 
품질관리 및 국가의 책임이 함께 요구된다. 사회서
비스의 공공성 역시 제공 주체의 소유 형태만이 아
니라 서비스의 내용과 접근성, 재정, 규제, 품질관리 
및 국가의 책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와 관련된다
(양성욱, 노연희, 2012).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공공
서비스 체계에서 어떠한 재정·전달체계·운영규칙 
및 책임구조와 결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물려 최근 국내 정책은 디
지털 돌봄기술을 개별 기기의 보급을 넘어 기존 공공 
돌봄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
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으며(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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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돌봄기술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와 
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장기
요양 분야에서도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을 
포함한 신기술 복지용구의 예비급여 시범사업, 복지
용구 관련 급여·제품관리 고시 및 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2024b, 
2026a, 2026b, 2026c).

정책적 연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공공서
비스와 연결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중앙정부
가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공 전달체계를 통
해 기술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보건복지
부, 2024a, 2024c),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AI 스피커, 안전센서, 반려 및 정
서지원 로봇 등을 도입·확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0; 송문선 외, 2025).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실증과 평가를 거친 일부 기술이 급여 
및 제품관리체계와 연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2026a, 2026b, 2026c).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중앙정
부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장기요양 급여
체계 등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연결
되며, 각 경로는 재정 방식, 전달 주체, 운영절차 및 
책임구조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술의 효과와 수용, 이용자와 종사자의 경험, 윤리
와 이용자 권리, 서비스 및 조직 차원의 통합을 중
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첫째, AI·IoT 기반 건강관
리와 사회적 보조로봇 등 디지털 돌봄기술의 효과
와 활용 가능성, 이용자와 종사자의 수용 및 활용 
경험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수완 외, 2017; 
윤희정 외, 2023; 홍승희 외, 2025; Abdi et al., 2018; 
Lee et al., 2025; Pu et al., 2019). 둘째, 돌봄로봇의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 인간적 관계, 안전과 책임 
등 윤리적 쟁점을 다룬 연구가 축적되었다(김희강, 
2024; 이소윤, 2025; Hung et al., 2022; Sharkey & 
Sharkey, 2012; Vandemeulebroucke et al., 2020). 

셋째, 복지기술이 장기요양 및 지역돌봄서비스에 통
합되는 조건과 조직적 운영방식을 검토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설이서·박상희, 2025; 성지은·송위진, 
2023; 임정원 외, 2021; Koh et al., 2021; 
Papadopoulos et al., 2020; Rostad & Stokke, 2021; 
Zander et al., 2023). 최근에는 공공 사회복지사의 
대상자 선정, 기술 설명, 유지·관리 및 정서적 노
동과 민관 행위자 간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도 제
시되었다(Shin & Jeon, 2024; Shin & Lee, 2024).

이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효과와 활용 조건, 
이용 경험 및 윤리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주로 개별 기술
이나 사업의 효과, 이용자 경험, 특정 윤리적 쟁점 
또는 조직 내 활용 조건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공공서비스 체계에 도입·활용
되는 과정에서 재정과 전달체계, 관련 주체의 역할
과 책임, 기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서로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상대적
으로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
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이 공공서비스와 연
결되는 경로와 그에 따른 제도적 특성을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
형,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 장기요양 급여 편입
형을 분석적 유형으로 설정하고, Scott(2014)의 규
제적·규범적·문화인지적 제도 요소를 분석틀로 
적용한다. 세 유형은 모든 기술이 순차적으로 거치
는 발전단계나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라, 각 사
례에서 공공서비스 편입을 주도하는 제도적 경로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적 구분이다. 본 연구는 각 경로
에서 세 제도 요소가 어떻게 형성되고 연결되는지
를 검토하여 디지털 기술의 공공서비스 편입과 제
도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은 어떠한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를 통해 제도화되고 있는가? 둘째, 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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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경로에서 규제적·규범적·문화인지적 요소는 
어떻게 형성되고 결합되며, 이러한 결합 양상은 경
로별 제도화 특성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를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공공 노인돌봄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과 경로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과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은 인공지능(AI), 사
물인터넷(IoT)·센서, AI 스피커, 돌봄로봇 등이 노
인돌봄서비스의 관찰·정보 전달·판단·대응·관
리 과정에 활용되는 형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복
지기술은 이용자의 안전·건강·자립생활과 돌봄 
제공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기술 개념이며, 디지털 
돌봄기술은 그중 노인돌봄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을 지칭한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기술은 기술 자체
를,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은 해당 기술을 활용
하여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의미한다. 분석의 초점
은 개별 기술의 성능이나 보급 규모보다 이러한 기
술이 공공 노인돌봄서비스의 업무와 조직, 이용자와
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있다(성
지은·송위진, 2023; Rostad & Stokke, 2021).

디지털 돌봄기술은 독립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보다 이용자, 종사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공공 전
달체계와 결합하면서 서비스로 구현된다. 기술의 지
속적인 활용은 기기의 도입 여부뿐 아니라 조직의 
인력과 재정, 업무절차, 교육 및 유지·관리체계가 
기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기술 
도입으로 종사자의 역할이 단순히 축소되기보다 정
보 확인과 해석, 예외 상황에 대한 판단, 이용자 지
원 및 오류 대응과 같은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도 
있다(이은영, 2025; Lee et al., 2025). 디지털 보건·

돌봄기술의 확산과 지속성 역시 조직, 정책, 이용자 
및 서비스 환경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Greenhalgh et al., 2017, 2018). 따라서 디지털 돌
봄기술은 기존 돌봄을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인
간의 판단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재구성하는 매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공공적 서비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는 일정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접근성, 품질관리, 책임성 및 
이용자 권리 보장과 같은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도 제공 주체의 소유 형
태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재정과 규제, 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성, 품질관리 및 국가의 책임이 어떻
게 구성되는가와 관련된다(양성욱·노연희, 2012).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역시 기술의 구매와 도입
을 넘어 조직의 업무방식, 서비스 관계 및 제도적 
대응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Haug et al., 2024; Weerakkody et al., 2016). 따라
서 공공부문이 민간기업의 디지털 돌봄기술을 구매
하거나 사업에 활용하는 것과 해당 기술이 공공서
비스 운영체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구분
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공공서비스 편
입’은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이 기존 공공사업,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 또는 급여체계와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도화’는 이러한 연결이 법과 
규칙에 근거해 운영절차와 주체별 역할·책임, 돌봄
에 관한 가치와 인식 속에서 반복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공공서비스 편입이 기술과 공공
서비스 체계 간 제도적 연결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면, 제도화는 그 연결이 지속적인 운영과 정당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유형명에 사용하는 ‘결합’은 이러한 
제도적 연계를 가리키며, Meyer와 Rowan(1977)의 
coupling/decoupling처럼 공식 구조와 실제 활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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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2. 신제도주의와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공공서비스 제도화

신제도주의는 조직과 행위가 공식적인 법과 규칙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규범·가치·의미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안정화된다고 본다. 
조직은 제도적 환경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정
책의 공식적 채택과 그것이 일상적인 서비스 운영
에 정착하는 과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Meyer & 
Rowan, 1977; Scott, 2014). 또한 제도 변화는 기존 
제도와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행위자, 권력관
계 및 제도적 맥락 속에서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식
으로 진행될 수 있다(Mahoney & Thelen, 2010; 
Streeck & Thelen, 2005).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기
술 기반 노인돌봄이 공공서비스의 운영체계 안에서 
어떻게 정당화되고 지속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
하다.

Scott(2014)는 제도를 규제적(regulative), 규범적
(normative), 문화인지적(cultural-cognitive) 요소로 
구분한다. 규제적 요소는 법률, 공식 규칙, 권한, 감
독 및 제재와 같이 행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규범적 요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와 규범,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을 포함한다. 문화인지적 요소는 현실을 이해하
고 의미를 부여하는 공유된 인식과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는 신념을 가리킨다. 세 요소는 분석상 구분
되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상호작용하며 제도의 안정
성과 정당성을 형성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적 요소는 법적 근거, 재정과 급여, 서비스 대
상과 전달체계, 품질·안전 기준, 데이터 관리 및 
사고 책임과 관련된다. 규범적 요소는 이용자의 존
엄과 자기결정, 동의와 거부, 인간의 감독, 기술의 

보완적 역할 및 종사자의 전문적 책임을 포함한다. 
문화인지적 요소는 디지털 기술이 일시적인 실험수
단으로 인식되는지, 아니면 안전·건강·정서 지원
을 위한 정당하고 일상적인 돌봄수단으로 받아들여
지는지와 관련된다. 이때 문화인지적 요소는 개인의 
기술 수용 의도와 동일하지 않다. 디지털 기술의 활
용이 정책과 조직, 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하고 정당
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복적으로 실행되는지가 
중요하다(Slane & Pedersen, 2025; Vandemeulebroucke 
et al., 2020, 2021). 돌봄로봇의 설계와 활용 역시 기
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관계성 및 돌봄
의 가치와 연결된다(Van Wynsberghe, 2016).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제도화는 기술의 도입만
으로 설명되기보다 정책적 우선순위, 조직의 이해관
계 및 행위자의 대응과 결합하여 형성된다(Manda,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세 제도 요소의 단순한 존
재 여부보다 각 편입 경로에서 요소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운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비교한다. 세 요소가 모든 경
로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형성되거나 완전히 통합된
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공개자료에서 특정 기준이나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곧바로 제도
의 부재나 운영상의 단절로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제도적 연결의 수준을 중
심으로 해석한다(Meyer & Rowan, 1977).

3. 선행연구 검토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술의 효과와 수용, 윤리와 이용자 권리, 서비스 
및 조직 차원의 통합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각 
연구 흐름은 기술의 활용 가능성부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조건까지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한다.

첫째, 효과와 수용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보조로
봇과 인공지능 기반 돌봄기술이 노인의 안전 확인, 
정서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및 독립생활을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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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사회적 
보조로봇의 도입과 활용 조건이 분석되었고(Getson 
& Nejat, 2022),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사회적 보조
로봇의 적용 영역과 활용 가능성이 종합되었다
(Giansanti et al., 2025). 국내 연구는 노인돌봄기관 
전문인력의 돌봄로봇 이용의향, 고령자의 자기효능
감과 돌봄로봇 수용의 관계, 노인 대상 인공지능 연
구동향 및 의료·돌봄 종사자의 사회적 보조로봇 
인식을 다루었다(윤희정·김영선, 2021; 윤희정 외, 
2023; 홍승희 외, 2025; Lee et al., 2025). 국외에서
도 의료·돌봄 종사자의 사회적 보조로봇에 대한 
태도와 수용 조건이 검토되었다(Chen et al., 2020).

이와 함께 취약노인의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활용 가능성과 개선
과제(임윤환·김정은, 2023),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
서 본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의 효과와 개선방안
(임정원 외, 2023)도 연구되었다. AI 반려로봇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용자가 로봇에 의인화된 의미를 부
여하고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도 보고되었다
(송문선, 2022). 이러한 연구는 기술의 활용과 수용
이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 종사자의 
태도와 역량, 서비스 환경 및 상호작용 경험과 관련
됨을 보여준다.

둘째, 윤리와 이용자 권리에 관한 연구는 자율성
과 자기결정, 개인정보 보호, 인간적 관계, 기술의 
안전성과 책임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장기요양
시설에서 로봇을 활용할 때는 안전, 종사자의 업무 
부담, 개인정보 보호, 비용과 사회적 정의, 인간적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Hung et al., 2022). 사
회적 보조로봇은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
지만, 자율성·개인정보 보호·책임과 관련한 문제
도 수반한다(Vandemeulebroucke et al., 2020).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인식에서도 기술의 유용성뿐 아니
라 친숙성, 관계성 및 사생활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
었다(Vandemeulebroucke et al., 2021). 이에 돌봄로
봇의 설계와 활용에는 기능성뿐 아니라 돌봄의 인

간적 가치와 관계성을 반영해야 하며(Van 
Wynsberghe, 2016), 기술적 유용성과 함께 자율성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김
희강, 2024; Slane & Pedersen, 2025). 보건의료와 
돌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인간의 감독, 안전, 
존엄성 및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2022).

셋째, 서비스 및 조직 차원의 통합에 관한 연구
는 기술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조
직적 조건을 검토해 왔다. 종사자 교육과 지원, 기
존 업무흐름과의 적합성, 유지·관리 및 기관 간 협
력체계가 주요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며(Rostad & 
Stokke, 2021), 기술 도입 이후의 조직 변화와 서비
스 환경도 지속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Greenhalgh et al., 2017, 2018). 국내 연
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돌봄로봇 활용을 위해 이
용자 적합성, 종사자 교육, 기기관리 및 조직적 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설이서·박상희, 
2025). 장기요양 돌봄로봇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입 
우선순위를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박상희 외, 
2024; 박상희, 2026). ICT·IoT 기반 복지기술서비
스의 운영과정에서는 기기관리, 데이터 확인, 오류 
대응 및 공공·민간 주체 간 역할 조정이 주요 과
제로 나타났고(이은영, 2025; 임정원 외, 2021), 이용
자와 제공자의 서비스 경험 역시 기술 활용의 조건
으로 검토되었다(이인정·한지연, 2025). 과학기술
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통합, 돌봄 당사자의 참여와 
역량 강화도 복지·돌봄기술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제시된 조건이다(성지은·송위진, 2023).

이상의 연구는 기술의 효과와 수용, 윤리적 쟁점, 
현장 적용 조건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하면 디지털 돌봄기술의 활용은 규칙
과 자원 배분, 행위자의 역할 기대, 기술과 돌봄에 
관한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Scott(2014)의 규제적·규범적·
문화인지적 제도 요소와 연결된다. 다만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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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요소가 공공서비스 체계 안에서 어떻
게 결합하고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세 제도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은 개별 기술이나 사업의 성과를 넘
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이 공공서비스 안에
서 제도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
한다.

Ⅲ.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노인돌봄서비스와 직접 연
계된 디지털 기술 관련 제도 및 사업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업으로 운영되거나 공적 재정이 투입된 사례, 기
존 공공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결합한 사례, 장
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급여체계와 연결된 사례를 
포함하였다. 일반 소비자용 제품, 공공 돌봄체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술개발 사례 및 일회성 시연
은 제외하였다. 다만 공공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
증·평가가 이루어진 뒤 공공 전달체계나 급여체계
와 연계된 사례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이 발표된 2018
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다(보건복
지부, 2018). 해당 대책은 위기·취약 노인의 안전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
돌봄 시스템의 보급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2018년 이후 공개된 자료에서 안전·응급 대응, 건
강관리, 안부 확인, 정서 지원, 낙상 감지 및 신체활
동 지원 등의 활용 사례를 사업과 제도 단위로 검
토하였다.

기본 분석자료인 공공 제도·사업자료는 총 57건
이다. 법령·고시 자료 14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의 정책·사업자료 24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료 19건으로 구성하였다. 각 자료에는 자료코드, 
문서명, 발행기관, 발행연도와 게시일, 문서유형을 
기록했으며, 전체 목록은 부록 1의 <부표 1-1>부터 
<부표 1-3>에 제시하였다. <부표 1-1>에는 노인
복지,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역돌봄, 인공지능, 개인
정보 및 디지털포용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
칙·고시를 정리하였다. <부표 1-2>에는 독거노인 
지원대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IoT 기반 건강
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스마트 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 복지용구 관련 중앙정부·공공기관 자
료를 제시하였다. <부표 1-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AI·IoT 돌봄사업, 스마트돌봄서비스, AI 안부확인
서비스, 돌봄로봇 개발·실증 및 관련 정책연구와 
사업공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소관기
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2026년 6월 30일 기준 현행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정책·사업자료는 중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 누
리집에 게시된 사업안내서, 운영자료, 보도자료, 사
업공고, 정책연구보고서 및 사례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 가운데 제도
와 사업의 공식 근거나 운영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본 분석자료에 포함하였다. 그 밖
의 국내외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는 이용자와 종사자
의 경험, 기술 수용, 인간과 기술의 역할, 윤리 및 
이용자 권리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공공자료에 
나타난 제도적 의미와 운영 쟁점을 해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술의 유형과 기능은 사례의 
기술적 특성과 활용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코딩 범주로 분류하였다. 기술 유형은 IoT·센서, 
인공지능, AI 스피커 및 돌봄로봇으로, 기능은 안
전·위험 감지 및 상태 모니터링, 건강관리, 의사소
통·정서지원, 신체·일상생활 지원 및 복합형 서비
스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는 기술의 효과를 비교하
기 위한 분석축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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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능별 확인 문서 수, 근거 자료코드 및 활용 
특성은 부록 2의 <부표 2-1>에 제시하였다.

2. 분석틀과 분석범주

본 연구의 분석틀은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와 제
도 요소의 두 축으로 구성하였다. 편입 경로는 중앙

정부 전달체계 결합형,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으로 구분하고, 제도 요소에는 
Scott(2014)의 규제적·규범적·문화인지적 요소를 
적용하였다. 기술 유형과 기능은 분석축이 아니라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코딩범주로 
활용하였다. 각 분석범주와 주요 분석내용은 <표 1>
과 같다.

분석축 분석범주 주요 분석내용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

중앙정부의 사업 기준과 운영방식, 지방자치단체·보건소·지역센터 등 기존 공공 전
달체계와의 결합, 기술정보와 담당 인력의 확인·판단·후속 대응 간 연계. 응급안전안
심서비스,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

지역 수요와 행정·재정 여건에 따른 자체·민관협력 사업의 도입·확산 양상, 지역별 
재정·운영방식, 수행기관·공급업체 간 역할 분담, 사업의 지속성 및 책임구조. AI 스
피커, 안전센서, 반려·정서지원 로봇 등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

실증·평가 이후 장기요양보험 급여·제품관리체계와의 연계 양상, 급여 자격·재정·
제품관리 기준, 기기와 인적 돌봄서비스 간 책임 배분. AI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및 복지용구 등

제도 요소

규제적 요소 법적 근거, 재정·급여, 서비스 대상·전달체계, 품질·안전 기준, 데이터 관리, 유지·
관리, 사고책임 및 권리구제 등 공식 규칙과 권한·책임의 구성 및 구체성

규범적 요소 존엄성·자기결정·동의와 거부·형평성 등 이용자 권리, 인간의 감독과 기술의 보완
적 역할에 관한 기대, 종사자의 전문적 책임 및 돌봄 기준의 구체화 양상

문화인지적 요소 기술의 유용성·신뢰·친숙성, 기술 불안·감시·낙인 우려, 디지털 기술을 정당하고 
일상적인 돌봄수단으로 인식하는 공유된 이해의 형성 양상

<표 1>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분석틀

세 편입 경로는 상호 배타적인 기술 분류나 시간
적 발전단계가 아니라, 사례에서 공공서비스 편입을 
주도하는 제도적 경로를 구분하기 위한 분석 유형
이다. 한 사례가 둘 이상의 경로와 관련될 때는 재
정, 전달체계, 급여 및 운영구조 가운데 편입을 주
도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주요 경로를 판단하였다. 
부록에서 사용하는 ‘공통’은 별도의 편입 경로가 아
니라 세 경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제도 환
경을 가리킨다. 제도 요소는 실제 자료에서 중첩되
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쟁점의 기능과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제도화 판단기준과 분석절차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제도화 
수준을 해당 기술을 활용한 돌봄이 공공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식 근거에 포함되고, 전달체계의 운영절
차와 역할에 정착하며, 정규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정도로 판단하였다. 수준 구분은 
Goodman 외(1993)의 조직 내 제도화 논의, Novotn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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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2)의 서비스 내 정착과 지속성에 관한 논의, 
Tolbert와 Zucker(1996)의 제도화 과정 논리를 참고
하되, 복지기술 기반 공공 노인돌봄이라는 분석대상
에 맞게 조작화하였다.

제도화 수준은 ① 공식화·도입, ② 운영 정착·
루틴화, ③ 내재화·지속화로 구분하였다. ① 공식
화·도입은 법령·고시 또는 공식 정책·사업을 통
해 기술의 대상, 권한, 재정, 급여 또는 운영 근거가 
마련된 상태이다. 문화인지적 요소에서는 공식 정
책·사업자료에서 디지털 기술이 정당한 돌봄 수단
으로 의미화된 수준을 ①로 판단하되, 이용자와 종
사자의 공유된 신뢰나 일상적 수용이 확인된 수준
과 구분하였다. ② 운영 정착·루틴화는 사업이 반
복적으로 시행되고 운영절차와 담당자의 역할이 구
체화되며, 자원 확보·유지관리·모니터링·평가 
가운데 둘 이상의 요소가 확인되는 상태이다. ③ 내
재화·지속화는 기술 활용이 정규 서비스에 통합되
고 사업·예산·인력의 변화에도 지속되며, 정당한 
돌봄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이다. 이 구분은 
모든 사례가 순차적으로 거치는 발전단계가 아니라 
경로별 제도 요소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판단기준이다.

자료의 유형 자체를 제도화 수준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고, 문서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수준을 판정
하였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는 권리·의
무와 급여·운영 근거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사업안내서·운영지침·기본계획 및 사업공고는 운
영절차, 담당자의 역할과 사업의 반복 여부를 파악
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업실적·평가자료와 관
련 연구는 운영의 지속성, 이용자와 종사자의 경험, 
기술에 대한 정당화와 수용 양상을 보완적으로 확
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 유보’로 처리하였다. 이는 제도나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토한 공개자료만으로 
해당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분석은 먼저 각 자료의 기술 유형과 기능, 편입 

경로, 제도 요소 및 수준 판단 근거를 코딩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재정, 전달체계, 급여 
및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사례의 주요 편입 경로를 
분류하였다. 하나의 사례가 복수의 경로와 관련될 
경우에는 편입을 주도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주요 
경로를 정하였다. 이어 자료에 근거해 각 경로에서 
제도 요소가 구체화된 정도와 제도화 수준을 판단
하고 경로별로 비교하였다.

경로별 대표 수준은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최고 
수준이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수준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일부 사례에서만 더 
높은 수준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본문에서 별도
로 설명하였다. 문화인지적 요소는 정책자료에 나타
난 기술의 의미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이용자·종
사자의 경험적 경향을 바탕으로 해석하되, 이를 전
체 이용자나 종사자의 공통된 인식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로별 제도 요소와 제도화 수
준의 결합 양상을 종합하여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
합형은 운영결합형,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은 분
산형,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은 규제 선행형으로 해
석하였다.

Ⅳ. 디지털 돌봄기술의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별 제도화 분석

1.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의 유형

분석 결과, 국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은 
중앙정부의 기존 전달체계와 결합되는 경로, 지방자
치단체의 지역사업을 통해 확산되는 경로, 장기요양
보험의 급여 및 제품관리체계와 연결되는 경로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유형은 기술의 종류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결되는 재정 방식, 전달 주체, 운영
절차 및 책임구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에서는 중앙정부가 사
업 기준과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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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지역센터 등 기존 공공 전달체계를 통해 디
지털 돌봄기술을 운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서는 센서와 댁내장비가 화재나 활동 이상을 감지
하고, 해당 정보가 응급관리요원과 지역센터의 확
인·판단을 거쳐 후속 대응으로 이어진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스마트기기와 건
강측정기기로 수집한 정보가 보건소 전문인력의 상
담과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된다. 이 경로에서는 기
술이 독립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보다 기술정보가 
기존 공공 전달체계와 담당 인력의 확인·판단 및 
대응에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돌봄 수요와 행정·재정 여건에 따라 AI 스
피커, 안전센서, 스마트플러그, AI 안부확인서비스, 
반려로봇 및 정서지원 로봇 등을 도입한다. 서울시
의 스마트돌봄과 AI 안부확인서비스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이다(서울특별시, 2020; 송문선 외, 2025). 이 경로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기술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민간
기업 및 수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사업기간, 예산, 기기관리, 수행
기관과 공급업체의 역할 및 사업 종료 이후의 서비
스 연속성은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에서는 디지털 돌봄기술이 
연구개발과 실증·평가를 거쳐 장기요양보험의 복

지용구 급여 및 제품관리체계와 연결된다. AI 돌봄
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구 예
비급여 시범사업과 복지용구의 급여범위·급여기준, 
제품목록·급여비용에 관한 고시가 주요 사례이다
(보건복지부, 2024b, 2026a, 2026b, 2026c). 이 과정
에서는 급여대상, 공적 재정, 제품목록, 급여비용 및 
공급·관리절차 등 규제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먼저 
구체화된다. 그러나 제품이 급여체계에 편입되더라
도 기기에서 생성된 정보의 확인, 위험상황 판단, 
오류 대응 및 인적 돌봄서비스의 책임까지 자동으
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세 경로는 모든 기술이 순차적으로 거치는 발전
단계나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다. 하나의 기술
이나 사업이 둘 이상의 경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재정·전달체계·급여·운영구조 가운데 공공서비
스 편입을 주도하는 요소에 따라 주요 경로를 구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디지털포용 및 기
술개발·사업화 관련 법령과 정책은 특정 경로에 
한정되지 않고 세 경로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으로 기능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은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공통적인 규제환경을 형성한다(｢인공지
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 
경로별 주요 사례와 공공서비스 연결 방식 및 특징
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편입 경로 주요 사례 공공서비스 연결 기반 주요 특징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중앙정부가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공 전달체계를 

통해 운영
기술정보가 담당 인력의 확인·
판단과 후속 대응으로 연결됨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

AI 스피커, 안전센서, 
스마트플러그, AI 안부확인서비스, 

반려·정서지원 로봇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도입·확산

지역별 재정·운영방식과 
수행기관·공급업체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
AI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신기술 복지용구
실증·평가와 예비급여를 거쳐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제품관리 
체계와 연결

급여·재정·제품관리 등 규제적 
요소가 먼저 구체화됨

<표 2> 디지털 돌봄기술의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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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의 제도화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은 디지털 돌봄기술을 
독립적인 서비스로 운영하기보다 중앙정부가 마련
한 사업 기준과 기존 공공 전달체계의 업무 과정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
스에서는 센서와 댁내장비가 감지한 정보가 응급관
리요원과 지역센터의 확인을 거쳐 응급대응으로 이
어진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도 
스마트기기와 건강측정기기로 수집한 정보가 보건
소 전문인력의 상담과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된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정보의 수집 자체보다 담당 
인력의 확인·판단과 후속 대응으로 이어지는 운영
체계가 중요하다.

규제적 요소는 개별 사업의 세부 운영기준이 주
로 사업안내서와 운영지침을 통해 구체화되는 양상
을 보인다. 대상자 선정, 기기 설치·관리, 담당 인
력의 역할, 정보 확인, 이상 상황 대응 및 이용자 교
육 등이 사업별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4a, 2024c). 반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기기 오
류와 오경보에 대한 책임, 사업 종료 이후의 관리 
및 서비스 연속성에 관한 공통 기준은 공개자료에
서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해당 기준이 
부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토한 자료에서 통합적
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규범적 요소에서는 디지털 돌봄기술을 인간의 돌
봄을 대체하기보다 담당 인력의 판단과 대응을 지
원하는 수단으로 보는 역할 기대가 나타난다. 응급
관리요원, 지역센터 담당자 및 보건소 전문인력은 
기술정보를 해석하고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상담, 
건강관리 또는 응급대응을 수행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와 거부, 서비스 중단, 자동화된 정보에 대한 
이의 제기, 오류 발생 시 종사자와 공급업체의 책임 
범위 등은 사업별로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문화인지적 요소는 센서와 스마트기기를 안전 확

인과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수단으로 의미화
하는 정책적 기대와 반복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형
성된다(보건복지부, 2018, 2020). 그러나 이용자와 
종사자의 경험에서는 기기 오류, 기술 활용 역량, 
업무 부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난다(윤희정 외, 2025; 이은영, 2025). 따라서 이 
경로의 제도화는 기술정보와 인간의 확인·대응을 
연결하는 운영절차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용자 권리와 데이터·책임에 관한 공통 기준은 추
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의 돌봄 수요와 행정·재정 여건에 따라 디지털 
돌봄기술을 자체 사업이나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
입·확산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AI 스피커, 
안전센서, 스마트플러그, AI 안부확인서비스, 반려
로봇 및 정서지원 로봇 등이 지역별 사업목적과 대
상에 따라 활용된다.

규제적 요소는 법령이나 전국 단위의 공통 기준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공고, 운영지침 및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상자 선정, 사업기간, 예산, 기기 설치·관리, 수
행기관과 공급업체의 역할 등이 개별 사업 단위로 
정해지지만, 지역과 사업에 따라 기준과 책임 배분
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
리, 기기 오류와 유지·보수, 사업 종료 이후의 서
비스 연속성에 관한 공통 기준은 공개자료에서 일
관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근거는 확인되지만, 사업 
간 운영기준의 표준화 수준은 제한적이다.

규범적 요소에서는 디지털 돌봄기술을 대면 돌봄
과 사례관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
이 나타난다. AI 안부확인, 안전센서 및 반려로봇은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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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되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생활지원
사, 사회복지사, 동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의 대응
으로 연결된다(서울특별시, 2020; 송문선 외, 2025). 
그러나 이용자의 동의와 거부, 기술 이용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대체 서비스, 종사자의 정보 확
인 및 대응 책임은 사업별로 다르게 제시된다. 이로 
인해 인간의 돌봄을 보완한다는 기본 방향은 확인
되지만, 이용자 권리와 행위자의 역할 기준이 일관
된 수준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인지적 요소는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디지털 돌봄기술을 받아들이
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수행기관의 협력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친숙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이용은 AI 안부확인이나 스마트
기기를 일상적인 돌봄수단으로 인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 지역별 재정과 인력, 이용자의 디지
털 역량에 따라 서비스 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와 사생활 침해, 감시받는다는 인
식도 수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은영, 
2025; 임정원 외, 2021). 따라서 이 유형의 제도화는 
지역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도입을 기반으로 이루
어지지만, 지역 간 운영기준과 책임구조의 차이를 
조정할 공통 기준은 추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4.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의 제도화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은 디지털 돌봄기술이 연구
개발과 실증·평가를 거쳐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
구 급여 및 제품관리체계와 연결되는 유형이다. 장
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복지용구 관리체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근거해 운영된다.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을 포함한 신기술 복
지용구의 예비급여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복지용구의 급여범위·급여기준과 제품목록·급여
비용에 관한 고시가 정비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법｣, 2026; 보건복지부, 2024b, 2026a, 2026b, 2026c). 

이 과정에서 디지털 돌봄기술은 개별 사업의 보조
기기를 넘어 장기요양보험의 공식 급여 및 제품관
리체계와 연결되었다.

규제적 요소는 세 편입 경로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급여대상과 수급자격, 공적 
재정의 부담 범위, 제품목록, 급여비용, 공급 및 관
리절차 등이 법령과 고시를 통해 규정되기 때문이
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과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품관리체계에 편입하는 절차는 기술을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도적 대상으로 삼는 기반이 된다. 그러
나 제품의 급여 여부와 비용 기준이 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설치 이후의 이용자 교육, 통신·소프트웨
어 관리, 데이터 확인, 오류 대응 및 사후관리의 주
체와 비용에 관한 기준은 공개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규범적 요소에서는 디지털 돌봄기술을 이용자의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나타난다.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은 이용자의 
기능을 대체하기보다 낙상 예방, 상태 확인 및 일상
생활 지원을 보완하는 기술로 제시된다. 그러나 제
품 중심의 급여체계에서는 이용자의 동의와 거부, 
기술 이용에 대한 설명, 사용 중단과 대체 서비스, 
인간의 감독 및 종사자의 전문적 판단과 같은 돌봄
의 가치가 제품 기준만큼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어
렵다. 또한 기술정보를 누가 확인하고 위험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의 역할 및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설이서·박상희, 
2025; Rostad & Stokke, 2021).

문화인지적 요소는 디지털 돌봄기술이 장기요양
보험의 급여대상과 공식 제품목록에 포함되면서 제
도적으로 정당한 복지용구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형
성된다. 급여체계와 제품관리체계에의 편입은 이용
자와 제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관련 기술을 장기
요양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술의 유용성과 안
전성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종사자의 활용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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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오류와 유지·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
되지 않으면 급여 편입이 실제 이용과 지속적인 서
비스 운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윤희정 외, 2025; 
이은영, 2025).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에서는 급여와 제품관리 등 
공식 규칙이 비교적 구체화된 반면, 제품 이용을 뒷
받침하는 인적 서비스, 이용자 권리, 데이터 관리 
및 사후 대응 기준은 추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편입 경로별 제도 요소의 구체화 수준과 제도화

특성 비교

앞서 설정한 제도화 수준에 따라 각 편입 경로의 
규제적·규범적·문화인지적 요소를 비교하였다. 
공개자료만으로 특정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판정 유보’로 처리하였다. 각 경로에서 공통
적으로 확인된 대표 수준과 제도 요소의 결합 양상
은 <표 3>과 같다.

<표 3> 편입 경로별 제도 요소의 구체화 수준과 제도화 특성

편입 경로 규제적 요소 규범적 요소 문화인지적 요소 제도화 
특성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

② 운영 정착·루틴화: 대상자 
선정, 담당 인력의 역할, 기기 
설치·배부·관리 및 서비스 
제공절차가 사업지침에 구체화
됨〔C-10, C-12〕
판정 유보: 경로 전체에 적용
되는 데이터관리·사고책임·
사업 종료 후 연속성 기준의 
정착 여부

② 운영 정착·루틴화: 응급관
리요원과 건강관리 전문인력의 
업무·교육이 명시되고, 기술정
보를 담당 인력의 확인·판단
과 응급대응·건강관리에 연결
하는 절차가 구체화됨〔C-10, 
C-12〕

① 공식화·도입: 공식 정책자
료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취약 노인의 안전지원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
으로 제시됨〔C-01, C-02〕
판정 유보: 이용자·종사자의 
공유된 신뢰와 일상화 수준

운영
결합형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

① 공식화·도입: 지역 지원사
업의 선정기관, 기관별 지원 규
모, 컨설팅 및 기술 도입 과제
가 사업자료에 제시됨〔P-19〕
판정 유보: 지역 간 공통 운영
기준과 책임구조의 정착 여부

① 공식화·도입: 기술을 통한 
위기신호 확인을 담당 인력의 
대응·사후 대응 및 공공·민
간 서비스 연계와 결합하는 역
할이 제시됨〔P-03〕

① 공식화·도입: 공식 사업자
료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돌봄 현장의 문제 해결, 종사자
의 부담 완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됨
[P-19〕
판정 유보: 지역을 포괄하는 공
유된 신뢰와 일상화 수준

분산형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

② 운영 정착·루틴화: 본급여
의 품목별 제품목록과 급여비용
이 고시에 제시되고, 예비급여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간·급
여방식 및 평가를 통한 본급여 
전환 검토절차가 구체화됨
[L-06, C-21]
판정 유보: 제품의 급여·관리
체계를 넘어서는 설치 후 사후
관리와 인적 돌봄서비스 연계의 
정착 여부

① 공식화·도입: 예비급여 시
범사업에서 참여업체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지
정 복지용구사업소의 수급자·
가족 교육 및 모니터링 역할이 
명시됨〔C-21〕

① 공식화·도입: 공식 사업자
료에서 신기술 활용 복지용구
의 역할이 재가 수급자의 돌봄 
지원과 질 높은 복지용구 이용
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됨
[C-21〕
판정 유보: 이용자·종사자의 
지속적 수용과 일상화 수준

규제 
선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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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요소에서는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과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에서 운영 정착의 수준이 상
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
합형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건강
관리사업의 사업안내서와 운영지침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기기 설치와 관리, 담당자의 역할, 정보 확인 
및 후속 대응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었다(보건복지부, 
2024a, 2024c). 특히 기술정보가 응급관리요원, 지역
센터 담당자 및 보건소 전문인력의 확인과 판단을 
거쳐 응급대응이나 건강관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운영체계가 형성되어 있
었다.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과 관련 고시를 통해 급여대상, 공적 재정,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이 규정되었고, 신기술 복지용구의 
예비급여와 제품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노
인장기요양보험법｣, 2026; 보건복지부, 2024b, 2026a, 
2026b, 2026c). 이에 따라 급여와 제품관리 영역은 
② 운영 정착·루틴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만 이는 제품의 급여 및 관리체계에 주로 해당하며, 
설치 이후의 소프트웨어·통신 관리, 이용자 교육, 
오류 대응 및 인적 돌봄서비스와의 연계까지 포괄
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은 공식 사업계획과 공고를 통해 ① 공식
화·도입 수준이 확인되었지만, 사업별 운영방식과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달라 경로 전반의 운영 정착 
수준을 ②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규범적 요소에서는 세 경로 모두 디지털 기술을 
인간의 돌봄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수단으로 제
시하였다.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에서는 담당 인
력이 기술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상담, 건강관리 또는 응급대응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인간의 감독과 개입이 운영절차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에서는 기술이 대
면 돌봄과 사례관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
으나, 이용자의 동의와 거부, 서비스 중단, 종사자의 

책임 및 공급업체의 사후관리 범위는 사업에 따라 
달랐다.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에서는 안전성과 자립
생활 지원의 가치가 제시되었지만, 제품의 급여 적
정성과 안전성에 비해 인간의 감독, 이용자 선택권 
및 인적 서비스 연계에 관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구
체화되지 않았다(설이서·박상희, 2025; 이은영, 2025).

문화인지적 요소는 기술이 공공 돌봄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에서는 
반복적인 국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안전 확
인과 건강관리의 공공수단으로 의미화되었다. 그러
나 기기 오류, 기술 활용 역량, 업무 부담 및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 이용자와 종사자 사
이에서 기술에 대한 신뢰와 역할 인식이 일상적인 
공유 이해로 자리 잡았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판단
하기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에서는 지
역의 돌봄 수요와 민관협력을 통해 기술의 유용성
과 친숙성이 형성되었지만, 지역별 재정과 인력, 이
용자 경험에 따라 수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서
울특별시, 2020; 송문선 외, 2025). 장기요양 급여 편
입형에서는 공식 사업자료에서 신기술 활용 복지용
구가 돌봄 지원 수단으로 의미화되었으며, 실제 이
용의 지속성과 일상화 여부는 이용자 교육, 종사자
의 지원 및 유지·관리체계와 함께 후속 검토할 과
제로 남는다.

세 경로에서는 공공서비스 편입을 뒷받침하는 제
도적 연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준은 주로 공식화·도입과 운
영 정착·루틴화에 해당하며, 기술 활용이 정규 서
비스에 내재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은 현
재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제도
화의 미비로 단정하기보다, 향후 사업 운영과 서비
스 경험을 추적해 확인할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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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이 공공서
비스와 연결되는 세 경로와 그에 따른 제도화 양상
을 비교하였다.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에서는 기
술정보와 기존 전달체계의 운영상 연계가, 지방자치
단체 사업 확산형에서는 지역별 운영과 제도적 편
차가,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에서는 급여 및 제품관
리 기준의 구체화가 두드러졌다. 공개자료에서 확인
된 대표 수준은 경로와 제도 요소에 따라 달랐다. 
중앙정부 경로에서는 규제적·규범적 요소가 운영 
정착·루틴화 수준, 문화인지적 요소가 공식화·도
입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경로에서는 세 
요소 모두 공식화·도입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장
기요양 경로에서는 규제적 요소가 운영 정착·루틴
화 수준, 규범적·문화인지적 요소가 공식화·도입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과 제도가 변화·확대
되는 점, 분석자료가 공개된 법령·정책·사업자료 
중심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내재화·지속화 여
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이를 제도
화의 미비로 단정하기보다 후속 연구에서 확인할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화를 기술 도입 이후 모든 요
소가 같은 순서와 속도로 발전하는 단일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이 공공서비스 
체계와 연결되는 접점에 따라 먼저 구체화되는 제
도 요소와 운영상의 과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제도화 수준은 기술이나 
제품이 공공사업 또는 급여체계에 포함되었는지만
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기술이 서비스 운영에 어떻
게 결합되고 이용자의 권리와 인적 돌봄이 어떻게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은 기술정보를 담당 인
력의 확인과 판단, 후속 대응으로 연결해 기존 공공
서비스의 업무흐름을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러나 운영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대응 

과정의 책임까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위험신호의 
누락이나 오경보, 기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담당 인
력과 수행기관, 공급업체 및 공공기관이 맡을 조치
를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 간 의뢰·연계 절차를 정
비하고, 데이터 관리와 오류 대응, 유지·보수 및 
사업 종료 이후의 서비스 연속성을 포함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기술정
보가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공백을 줄이
고 담당자의 판단과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산형은 지역의 돌봄 수요와 
행정 여건에 맞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다. 반면 사업별 재정과 운영방식, 수행
기관 및 공급업체의 역할이 다르면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지속성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의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별 사업 설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대상자 선정, 이용자의 동의와 거부, 개인
정보 관리, 기기 유지·관리 및 사업 종료 시 이용
자 지원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축소나 공급업체 변경으로 돌봄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과 데이터 이관 등 서비스 연
속성 방안도 갖출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에서는 급여대상, 공적 재
정, 제품목록과 급여비용을 정하는 규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24b, 2026a, 
2026b, 2026c). 이는 기술의 안전성과 급여 적정성
을 관리하는 데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품이 급여체계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일상적인 돌
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치 
이후의 이용자 교육, 통신·소프트웨어 관리, 오류 
대응과 사후관리, 종사자의 정보 확인과 후속 돌봄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용구의 평가와 
급여 설계에는 구입·대여 비용뿐 아니라 설치, 교
육, 유지·관리 및 인적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도 고
려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권, 인간의 감독, 종사
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품 기준과 함께 구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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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중요하다.
세 경로에 공통된 과제는 기술의 공식적 도입과 

이용자 권리 및 현장 역할의 구체화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디지털 돌봄기술이 안전과 건강관리
의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이용자가 그 목적과 정보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이용에 동의하거나 거부·중
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을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대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
장하는 조건이다. 기기관리, 데이터 확인, 오류 대응
과 이용자 설명은 종사자의 업무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이은영, 2025),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에 더
해 업무시간과 책임범위, 현장 지원을 마련해야 한
다. 이용자의 권리와 종사자의 역할이 운영절차에 
반영될 때 기술에 대한 신뢰와 수용도 실제 서비스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공 주체
의 소유 형태나 공적 재정 투입만으로 판단하기 어
렵다는 점과 연결된다. 접근성과 서비스 지속성, 품
질관리, 국가의 책임이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보장
되는지도 공공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양성욱·노
연희, 2012). 따라서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의 
공공서비스 편입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이나 제품이 
사업·급여체계에 포함되었는지만이 아니라, 기술
정보가 인적 돌봄과 연결되는지,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유지·관리와 후속 대응의 책임이 적절
히 배분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
봄을 기술의 효과와 수용, 윤리적 쟁점 또는 조직 
내 활용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제도화
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공서비스 
편입 경로와 규제적·규범적·문화인지적 요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제도화가 경로에 따라 서로 다
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특정 요소가 먼저 구체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화를 공식적 근거, 
조직의 운영절차, 돌봄의 가치 및 기술에 대한 인식
이 상호 연결되는 과정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공개된 법령·정책·사업자료와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개별 기관의 업
무조정이나 이용자·종사자 간 상호작용을 직접 확
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개자료에서 운영기준이나 
책임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도 해당 기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식 제
도와 실제 조직활동 간의 차이도 검증하지 못했다. 
제도 요소별로 활용한 자료의 유형과 범위가 달라, 
요소 간 구체화 수준의 비교에는 자료의 비대칭성
과 관찰 가능성의 차이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특히 
문화인지적 요소는 정책자료와 선행연구의 경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했으므로, 이를 이용자와 종사
자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
울러 경로별 대표 수준을 제시한 분석 방식은 동일
한 경로에 속한 개별 사업 간 차이를 충분히 드러
내지 못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장
기요양기관의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자, 종사자, 정
책 담당자와 기술 공급자의 경험을 직접 비교할 필
요가 있다.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식 기준이 실
제 업무와 서비스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
인하고, 예산·인력·공급업체의 변화 이후에도 서
비스가 지속되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용자 권리와 선택, 종사자의 업무 변화, 안전과 
서비스 연속성, 비용 효과를 함께 분석하면 디지털 
기술 기반 노인돌봄이 공공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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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s of Incorporation into Public Servic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Based 

Care for Older Adults
KwangWoo Oh JungWhan An HyeonJung Yang

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athways through which digital technology-based care for older 
adults is incorporated into public services in South Korea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from a 
new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he technologies examined includ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Internet of Things, sensors, AI speakers, and care robots. Laws, administrative 
rules, policy and program documents, and public-agency materials from 2018 to June 2026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ith prior studies serving as supple-
mentary sources. Scott’s regulative, normative, and cultural-cognitive pillars guided the 
analysis. Three pathways were identified: integration with central-government delivery 
systems, diffusion through local-government programs, and incorporation into long-term- 
care benefits. These exhibited distinct characteristics: operational integration linking tech-
nology-generated information to staff verification and response; a dispersed structure with 
regional differences in financing, operations, and responsibility; and a regulation-first 
structure prioritizing benefits, financing, and product management, respective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stitutional elements develop unevenly across pathways. Stable 
institutionalization therefore requires pathway-specific operating standards, protection of 
user rights, human oversight, clear staff responsibilities, and integration with human-de-
livered care.

Key words: Digital Technology-Based Care, Public-Service Institutionalization, Incorporation 
Pathway,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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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분석에 투입된 공공 제도·사업자료 목록

자료코드 자료명 발행기관·확인연도 문서번호 또는 시행일 경로 주요 분석내용

L-01 노인복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6. 1. 24. 

시행
CG·LG

노인복지서비스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LTC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 및 
관리·운영

L-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개정·시행 LTC
장기요양급여 및 

복지용구 관련 세부 
기준

L-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시행

LTC
장기요양급여 

제공절차와 이용자 
관련 기준

L-05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개정·시행

LTC 복지용구 급여품목, 
대상 및 제공기준

L-06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2026. 1. 26. 
개정, 2026. 2. 1. 시행

LTC 급여대상 제품, 
급여비용 및 제품관리

L-0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 12. 30. 
개정, 2026. 1. 1. 시행

LTC 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L-0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 12. 16. 
일부개정·시행

LTC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와 기관평가

L-09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6. 3. 27. 

시행
CG·LG 지역 중심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와 전달체계

L-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공통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책임
에 관한 제도환경

<부표 1-1> 법령·고시 분석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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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령·고시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현행 내용을 확인하였다. CG는 중앙정부 전달체계 결합형, LG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확
산형, LTC는 장기요양 급여 편입형을 의미한다. 공통은 특정 경로에 한정되지 않는 정책·제도 환경을 의미한다.

<부표 1-2>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사업자료 목록

자료코드 자료명 발행기관·확인연도 문서번호 또는 시행일 경로 주요 분석내용

L-11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공통

돌봄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L-12 디지털포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공통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지원

L-13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2026. 3. 27. 

시행
CG·LG

통합지원 대상,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L-14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 
2026. 3. 20. 일부개정, 

2026. 3. 27. 시행
CG·LG

통합지원 
신청·조사·판정 및 

관련 절차

자료코드 자료명 발행기관·연도 식별정보 경로 주요 분석내용

C-01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보건복지부, 2018 발표일 2018. 4. 27. CG ICT 활용 생활안전

돌봄과 독거노인 지원

C-02 기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로 
어르신 돌봄 활성화 한다 보건복지부, 2020 보도자료, 2020. 7. 16. CG·

LG
민관협력과 ICT 기반 

돌봄 확대

C-03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2023 발표일 2023. 8. 17. LTC 장기요양 정책 방향과 

돌봄기술 활용

C-04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보건복지부, 2023 발표일 2023. 12. 12. 공통 복지기술 개발·

사업화와 현장 활용

C-05 2023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안내서

보건복지부·한국건
강증진개발원·한국

사회보장정보원, 2023
사업 

03-2023-006-10 CG
대상자 선정, 담당인력, 

건강정보 모니터링, 
기기·보안관리

C-06 2024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안내서

보건복지부·한국건
강증진개발원·한국

사회보장정보원, 2024
사업 

03-2024-003-10 CG
스마트기기, 건강정보, 
보건소 전문인력 및 

데이터관리

C-07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 게시일 2023. 7. 3. CG

센서·댁내장비, 
응급호출 및 

응급관리요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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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코드 자료명 발행기관·연도 식별정보 경로 주요 분석내용

C-08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수정)

보건복지부, 2024 게시일 2024. 1. 8. CG 센서 감지, 응급호출, 
장비관리와 인력 대응

C-09 2025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게시일 2025. 3. 4. CG

디지털돌봄시스템, 
대상자 선정 및 
지역센터 역할

C-10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6 게시일 2026. 4. 3. CG 댁내장비, 모니터링 및 

응급대응

C-11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방문건강관리)

보건복지부, 2024 게시일 2024. 12. 24. CG
방문건강관리 

운영체계와 AI·IoT 
건강관리 연계

C-12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방문건강관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한국건
강증진개발원, 2024

정책 
03-2024-022-10 CG

기기관리, 서비스 단계, 
담당인력 및 개인정보 

보호

C-13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① 보건복지부, 2024 게시일 2024. 2. 8. CG·

LG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통합돌봄

C-14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제1권 보건복지부, 2025 게시일 2025. 3. 6. CG·

LG
대상·전달체계·담당

자의 역할

C-15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게시일 2025. 1. 7. CG·

LG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및 

이용자 동의

C-16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안내(’26.4월 개정사항 포함) 보건복지부, 2026 게시일 2026. 3. 27. CG·

LG
의료·요양·건강관리·

일상돌봄의 통합 전달체계

C-17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42호, 2024. 

2. 28.
CG·
LG

AI·디지털·로봇 기반 
사회서비스의 지역 실증

C-18 2025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202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91호, 2025. 

4. 14.
CG·
LG

지자체 중심 신기술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C-19 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202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84호, 2026. 

2. 11.
CG·
LG

AI·IoT·돌봄로봇 활용 
서비스의 자율설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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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료 목록

자료코드 자료명 발행기관·연도 식별정보 경로 주요 분석내용

C-20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4 게시일 2024. 6. 28. LTC 복지용구 제도개선과 

제품목록·급여비용 논의

C-21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024 게시일 2024. 9. 29. LTC

AI 
돌봄로봇·낙상알림시

스템의 실증·평가

C-22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② 보건복지부, 2026 발행 2026 LTC 재가노인복지, 복지용구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C-23
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2026 보도자료, 2026. 1. 28. LTC
신기술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과 급여 전환

C-24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해법,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26

보도자료·붙임자료, 
2026. 4. 17. 공통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와 사회서비스·
장기요양 연계

자료코드 자료명(자료유형) 발행기관·연도 식별정보 경로 주요 분석내용

P-01
서울시, 어르신 생명 구한 ‘IoT 
비대면 돌봄 서비스’ 1만 가구로 

확대(보도자료)
서울특별시, 2020 게시일 2020. 9. 10.; 

게시번호 522655 LG
IoT 감지정보, 

생활지원사 확인 및
119 대응

P-02
‘어르신 돌봄도 스마트하게’… 
서울시, 로봇·인공지능(AI)으로 

어르신 건강·안전 
지킨다(보도자료)

서울특별시, 2024 게시일 2024. 3. 6.; 
게시번호 560304 LG

반려로봇, 안전관리기기, 
AI·IoT 돌봄 및 인력 

대응

P-03
서울시복지재단, AI·IoT로 챙긴 
고립위험가구 돌봄 우수사례집 

발간(보도자료·사례집)
서울시복지재단, 

2024 게시일 2024. 2. 1. LG
스마트플러그, AI 

안부확인, 위기신호와 
인적 돌봄 연계

P-04
서울시, 고립위험 4만 4천9백 
가구에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보도자료)
서울특별시·서울
시복지재단, 2024

게시일 2024. 12. 4.; 
게시번호 424339 LG

AI·IoT 기반 
스마트돌봄과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P-05
‘잘 지내셨어요?’ 안부 확인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AI기술 
강화(정책자료)

서울특별시, 2025 발행일 2025. 1. 21. LG 스마트플러그, AI 안부 
확인, AI 스피커 활용

P-06
2025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및 

돌봄로봇 개발 지원사업 공고 
(사업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2025
사업공고 게시번호 
258; 게시일 2025. 3. 

14.
공통 돌봄로봇 개발과 지역 

기반 공공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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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코드 자료명(자료유형) 발행기관·연도 식별정보 경로 주요 분석내용

P-07
서초구, AI로 돌봄을 혁신한다! 
‘서초 시니어 AI 돌봄 플랫폼’ 

추진 (보도자료)
서초구, 2025 게시번호 401330; 

게시일 2025. 5. 22. LG AI 운동돌봄, 생체신호 
IoT 및 종사자 대응

P-08 ‘AI 사랑방’ 디지털 돌봄 모델로 
‘호응’(정책·사업자료) 경기도, 2025 게시일 2025. 6. 13. LG

AI 활용 공간, 
디지털교육, 신체활동 

및 전담인력
P-09 ‘AI 안부확인서비스’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업그레이드(보도자료) 서울특별시, 2025 게시일 2025. 10. 20.; 
게시번호 574354 LG AI 안부전화, 양방향 

소통 및 동주민센터 연계
P-10 2026년 돌봄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시행 공고(사업공고)
서울시복지재단, 

2026
공고 제2026-22호; 
공고일 2026. 3. 23. LG 돌봄기관의 AI·로봇 

도입과 디지털 전환 지원

P-11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기술수요조사)
보건복지부·국립
재활원, 2018 게시일 2018. 10. 29. 공통 돌봄로봇 개발 수요와 

서비스모델 기획

P-12
2020년도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사업공고)
보건복지부·국립
재활원, 2020

돌봄로봇중개연구
사업단 공고 

제2020-2호; 게시일 
2020. 2. 11.

공통 욕창예방·자세변환·
식사보조 로봇 연구

P-13
2021년도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사업공고)
보건복지부·국립
재활원, 2021

돌봄로봇중개연구
사업단 공고 

제2021-1호; 게시일 
2021. 1. 11.

공통 돌봄부담, 사회적 가치 
및 서비스모델 연구

P-14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연구(1차)(입찰공고·제안요청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입찰공고번호 
20230527745-00; 
공고일 2023. 5. 18.

공통 돌봄로봇 연구성과 
관리와 활용·확산

P-15
장기요양 돌봄로봇 현황과 

정책과제: 2024년 건강보험연구원 
정규연구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24
연구보고서 

2024-1-0017 LTC 장기요양 돌봄로봇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P-16

키오스크 사용법도 배우고, 치매 
예방 증강현실 스포츠도 즐기고. 
경기도, 포천시 ‘AI 시니어 돌봄 

타운’에 ‘AI 사랑방’ 열어 
(보도자료)

경기도, 2024 게시일 2024. 12. 3. LG AI 사랑방, 디지털교육, 
AR 스포츠 및 돌봄로봇

P-17 경기도 AI시니어돌봄타운 운영 
모델 개발 연구(정책연구보고서) 경기복지재단, 2024

정책연구보고서 
2024-16;

발행 2024. 11.
LG AI 기반 통합돌봄과 

지역 맞춤형 모델

P-18
자치구별 AI안부확인서비스 

이용 업체 및 최초 서비스 개시 
시점(공공데이터)

서울특별시, 2026 공개일 2026. 2. 25. LG 자치구별 이용업체와 
서비스 도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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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표 1-1>∼<부표 1-3>의 CG·LG 병기 12건은 문서가 두 경로에 관련됨을 뜻하며, 사례의 주요 경로는 편입을 주도하는 
요소에 따라 하나로 판단하였다. 병기 문서는 두 경로의 독립 사례로 중복 집계하지 않았으며, ‘공통’ 10건은 정책·제도 환
경을 설명하는 배경자료로 경로별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부록 2. 디지털 돌봄기술의 코딩 결과

<부표 2-1> 확인된 기술 유형·기능별 건수와 특성

구분 코딩 범주 확인 문서 
건수 근거 자료코드 확인된 활용 특성

기술 
유형

IoT·센서 32
L-06; C-01∼C-03, C-05∼C-10, C-12∼
C-14, C-16, C-18∼C-21, C-23∼C-24; 
P-01∼P-07, P-09, P-15∼P-17, P-19

활동·환경·출입·전력·생체정보의 감지
와 연동, 이상징후 확인 및 담당 인력의 후
속 대응

인공지능 29
C-01∼C-06, C-08∼C-10, C-12, C-16∼
C-19, C-21, C-23∼C-24; P-02∼P-07, 
P-09∼P-10, P-15∼P-17, P-19

자동 안부확인과 요청 응대, 생활정보 분
석, 체형·인지기능·낙상 관련 분석 및 
돌봄기술 개발·실증

AI 스피커 8 C-02, C-05∼C-06, C-12, C-16; P-04∼
P-05, P-15

음성·화면 상호작용, 말벗·정서지원, 정보·
음악 제공, 건강관리 앱 연동 및 긴급요청

돌봄로봇 17 C-02∼C-03, C-17, C-19, C-21, C-23∼
C-24; P-02, P-06, P-10∼P-16, P-19

대화·정서지원, 상태 모니터링과 건강 알
림, 이동·이승·배설·자세변환·식사 보
조 및 관련 연구개발

기능

안전·위험 감지 
및 상태 모니터링 31

L-06; C-01∼C-10, C-12∼C-16, C-21, 
C-23∼C-24; P-01∼P-07, P-09, P-11, 
P-15, P-17, P-19

안부·활동·환경·생체정보 확인, 화재·
낙상·이상징후 감지 및 응급알림·후속 
대응 연계

건강관리 28
C-02∼C-03, C-05∼C-10, C-12∼C-14, 
C-16, C-21, C-23∼C-24; P-02, P-04∼
P-09, P-11∼P-12, P-15∼P-17, P-19

건강정보 확인과 상담·관리, 복약·운동 
알림, 인지기능 유지·치매예방 및 욕창 
예방

의사소통·정서
지원 21

C-02∼C-03, C-05∼C-10, C-12∼C-14, 
C-24; P-02, P-04∼P-06, P-09, P-11, 
P-15∼P-17

말벗·대화·감성케어, 음성·영상통화, 
정보 제공 및 양방향 요청 응대

신체·일상생활 
지원 9 C-03, C-24; P-02, P-06∼P-07, P-11∼

P-12, P-15, P-19
이동·이승·보행·목욕·배설·식사·자세
변환 보조 및 음성 명령에 의한 생활환경 
제어

복합형 서비스 18
C-02, C-05∼C-10, C-12∼C-14, C-21, 
C-24; P-02, P-04∼P-05, P-09, P-15, 
P-17

단일 기기 또는 서비스에서 안전확인·건
강관리·의사소통·정서지원 등 둘 이상
의 기능 결합

주: 건수는 해당 기술 유형·기능이 명시된 문서 수이며, 동일 문서는 범주별로 1회 집계하되 범주 간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정책계획·공모·연구개발 자료를 포함하므로 실제 도입·보급 실적을 의미하지 않으며, 복합형은 단일 기기 또는 서비스에 
둘 이상의 돌봄 기능이 결합된 경우를 뜻한다.

자료코드 자료명(자료유형) 발행기관·연도 식별정보 경로 주요 분석내용

P-19 서울시복지재단, 돌봄 현장에 
AI·로봇 도입한다(보도자료)

서울시복지재단, 
2026 게시일 2026. 5. 8. LG

AI 모니터링, 전동리프트, 
웨어러블로봇 및 

배변센서의 현장 도입




